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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이 수입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

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먹고 있다. 제도적으

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예외를 두어 실제로 표시된 가공식품은 전무한 실정

이다. 

○ 20년이란 기간은 GMO표시제 논란의 시간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그랬지만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의지 없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

기 급급하다면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GMO표시제를 강화를 공약했고,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겠다고 했다. 

○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오랜 요구다. 많은 소비자들이 나와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 발암물질 생리대 등 생필품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그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고, 그 결과 

집단적 소비자피해는 더욱 커졌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

과 소비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 국민 없는 정부. 소비자 없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표시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표시도입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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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MO란?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

으로 조작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GMO는 생식이나 번

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며, LMO는 살아(Living)있어 생식,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용어이다. 

○ GMO는 주로 ‘제초제’와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동종 식물(동물)이

나 이종 식물(동물) 간 DNA 조작을 넘어 식물과 동물의 DNA를 혼입하기도 한다. 

○ 전 세계 작물 재배면적에서 GMO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전체 작물재배 면적의 

절반이 GMO다.  

<세계 유전자변형 작물재배 현황, 2015년>

(단위 : 백만ha)

작물 전체 재배면적 LMO 재배면적 비중

콩 111 92.1 83%

목화 32 24 75%

옥수수 185 53.6 29%

유채(카놀라) 36 8.5 24%

기타 - 1.5 -

합계 364 179.7 49%

 ※ 자료: ISAAA(2015)

○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면적의 43%, 브라질 27%, 아르헨티나 15%로 GMO 재배면적의 

84%를 3개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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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재배면적>

(단위 : 백만ha)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69 69.5 70.1 73.1 70.9

아르헨티나 23.7 23.9 24.4 24.3 24.5

캐나다 10.4 11.6 10.8 11.6 11

브라질 30.3 36.6 40.3 42.2 44.2

중국 3.9 4 4.2 3.9 3.7

인도 10.6 10.8 11 11.6 11.6

 ※ 자료: ISAAA(2015)

○ GMO종자는 몬산토(미국), 듀퐁(미국), 바이엘(독일), 신젠타(스위스) 등 다국적 기업이 독점

하면서 세계 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특히 몬산토는 전 세계 종자시장의 1/4, GMO

종자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공룡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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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MO 수입현황

1  얼마나 수입하나

○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천

만 톤의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다. 

<년도별 식용GMO 수입>

구분 총계 (ton) 대두 옥수수 가공식품

‘14 년 2,106,000 988,000 1,100,000 18,000

‘15 년 2,199,000 1,062,000 1,118,000 19,000

‘16 년 2,141,000 982,000 1,132,000 27,000

  ※ 출처 : 식약처

○ 2017년 9월 현재까지의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의 155건 품종이다.

○ 매년 가구당 먹는 GMO는 약 109kg이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옥수수 22kg, 콩 19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우리가 먹는 GMO 가구당 109kg 

1인당 옥수수 22kg, 콩 1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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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수입하나

○ 그럼 그 많은 식용 GMO를 누가 수입할까? 업체별 GMO 수입현황은 2016년 9월까지 베

일에 가려져 있었다. GMO 수입을 승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3년 연속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 경실련은 2015년 3월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

기했다. 식약처는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과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근거가 없고, 관련 기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

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업체별 GMO농산물 수입현황, 2011~2016.6>

(단위 : 건, 톤, %)

수입업체 품목
수입내역

건수 중량 비율

㈜CJ제일제당

대두 344 3,133,412

31.98 옥수수 76 217,353

유채 6 61,953

㈜대상 옥수수 148 2,360,117 22.12 

㈜사조해표 대두 128 1,772,143 16.61 

㈜삼양사 옥수수 156 1,718,722 16.11 

(유)인그리디언코리아 옥수수 130 1,405,275 13.17 

기타 대두, 유채 117 1,737 0.02 

계 1,105 10,670,712

  ※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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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식약처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업체별 GMO농산물 수입현

황을 보면, CJ제일제당 32%, 대상 22%, 사조해표 17%, 삼양사 16%, 인그리디언코리아 

13%로 전체 99.99% GMO농산물을 5대 식품대기업이 수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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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디에 쓰이나?

○ 그럼 이렇게 많이 수입된 GMO농산물은 어떻게 사용될까? 경실련은 GMO농산물을 수입하

는 5대 식품대기업에 상세한 사용처와 해당 제품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 CJ 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언코리아는 수입한 식용GMO를 하나같이 ‘사

료용’, ‘제지나 골판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 안 되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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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MO 표시제도 

1  현행 표시제도

○ 법적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관련법에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

물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

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

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들은 GMO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5.12.31. 고시에 있던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

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법률(식품위생법)에 포함시키며 악법을 만들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

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

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또한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

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표시가 안 되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 생산, 

수입, 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GMO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일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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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

2  GMO 표시 실태

○ 경실련은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GMO표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4년에 

과자, 두부, 두유, 라면, 식용유, 장류, 통조림 등 580개 제품 중 GMO표시는 1건에 불과

했다. 그나마 GMO표시가 된 제품은 수입 가공식품으로, 5대 식품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

식품에는 단 1건의 GMO표시도 없었다. 

<2014년 GMO표시 실태조사>

구분 세부품목 조사수량 GMO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87 1 (시리얼)

두부류 두부 30 ×

두유류 두유 50 ×

라면류 라면 93 ×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43 ×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3 ×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11 ×

통조림류 참치통조림, 꽁치통조림 등 43 ×

합  계 580 1

 ※ 출처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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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식약처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며, ‘유전자변혁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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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년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합은 식

약처에 발표한대로 소비자의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GMO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그 결과 438개 가공식품 중 단 2개의 GMO표시만 확인되었지만 수입 가공식품이었

고, 5대 식품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에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단 1건의 GMO표시도 

없었다. 

<2017년 GMO표시 실태조사>

구분 세부품목 조사수량 GMO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68 1 (시리얼)

두부류 두부 13 ×

두유류 두유 18 ×

라면류 라면 36 ×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23 ×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7 ×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23 1 (미소된장)

통조림류 참치통조림, 꽁치통조림 등 30 ×

합  계 438 2

 ※ 출처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3  해외 GMO표시제도

○ 대한민국은 GMO표시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GMO표시가 없는 이상한 나라이다. 해외

의 GMO표시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

해서만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비의도적 혼입치 5%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에

서는 자율표시제, 버몬트주에서는 GMO완전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은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GMO표시를 해야 하고, EU는 비의도적혼입치 

0.9%, 중국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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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GMO표시제도 현황>

나라 표시기준 표시식품 비의도적혼입치

한국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와 그 가공품
3%

일본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원료 함량 3순위 이내이며 함량 5% 이

상인 경우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팔

파, 사탕무, 파파야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표시

5%

미국

연방 : 자율표시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표시
-

버몬트주 :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

와 관계없이 표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수수와 그 

가공식품
0.9%

EU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와 그 가공품
0.9%

중국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대두, 옥수수, 유채, 토마토와 그 가

공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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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와 기업의 GMO 인식에 대한 반박

Q1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 없다

○ 정부와 기업은 지난 20년 동안 GMO표시제도 개선요구에, 늘 ’안정성‘을 내세워 개선목소

리를 회피했다.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을까?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

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소비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알권리가 중요한 표시사항이다.  

<식품 표시 내용>

제 품 명 ○○○ ○○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 ○○시○○구○○로 ○○길○○

제조일자 or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 (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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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의 안전성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GMO의 안전성을 떠나 종교, 윤

리,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GMO를 먹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 2012. 생물학자 세라리니 교수가 이끄는 프랑스 

대학의 연구팀이 200마리의 쥐를 상대로 2년 

동안 GMO 옥수수를 먹이로 준 실험 결과 약 

150마리에게 악성종양이 발생했음

○ 현행 GMO표시제는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과 관련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 표시는 소비자 알고 싶은 거,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알권리가 핵심이다.

Q2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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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방송이 나와 큰 충격을 준바 있다. 식약처는 미국산 밀가루에 비의도적 혼입치 3%이내의 

GMO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되었지만,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선바 있다. 밀가루에 GMO 성분

이 검출된 사실은 허술한 GMO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 정부의 약속이다. 과거 비의도적혼입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고시로서 비의도적 혼입

치를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이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공표하면서 은근슬쩍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제3조(표시기준) ③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

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

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세부실시요령 등)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

 ※ 식약처 고시 제2013-143호, 시행 2013.4.5.

 

○ 정부와 기업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면, NON-GMO 수입이 불

가능하다고 한다. 경실련이 한국농업유통공사에서 수입·승인하고 있는 대두의 비의도적혼입

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0.22%에 그쳤다.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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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수입 실태조사> 

년도 건수 비의도적 혼입치(%) 총계(kg) 총금액(원) 1kg당 가격(원)

2010 26 0.31 231,150,619 145,291,613,815 628.56

2011 112 0.14 251,325,107 181,232,352,448 721.11

2012 59 0.18 278,560,988 222,997,385,585 800.53

2013. 5 31 0.25 182,330,978 147,171,918,056 807.17

 ※ 자료 : 한국농업유통공사(aT) 

Q3  관리가 불가능하다

○ 정부와 기업은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표시를 예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GMO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

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공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GMO표시는 ‘구분유통증

명서’와 ‘정부증명서’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에도 과학적 검증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

정하고 있는 것이다. 

○ 과학적 검증만으로 GMO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현재 정부가 승인·수입하고 있는 

GMO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작성한 식품공전에 제시하고 있는 정성평가(GMO 

포함여부 검사)는 전체 승인된 농산물의 29%에 불과하다. 정량평가(어는 정도 양이 들어있

는 지 확인하는 검사)는 17%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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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공인검사법>

품목 승인(농산물) 정성평가 정량평가

감자 4 2

콩 23 9 (39%) 8 (35%)

면화 28 7 (25%)

사탕무 1 1

알팔파 2 2

옥수수 73 17 (23%) 16 (22%)

유채 13 4 (31%)

합계 144 42 (29%) 24 (17%)

 ※ 출처 : 식품공전, 2016.09

○ 결국 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 등 없이 과학적 만으로는 현재에도 GMO 관리가 불가능

하다. 유럽연합처럼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검증을 통해 GMO를 관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 

Q4  GMO표시는 그 나라 현실에 맞게 운영 된다

○ 정부와 기업은 GMO표시제도는 식량자급률, 농산물 수입․수출 등을 고려하여 그 나라 현실

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도 낮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GMO완전표시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앞서 <해외 GMO표시제도 현황>에 적은 것처럼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이

나 일본은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성분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 예외 없이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성분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도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그렇게 좋아하는 해

외의 나쁜 사례만 가져와 여론을 호도하는, 핑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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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이라 표시할 수 없다

○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이 부정적이라, GMO표시

가 되면 소비자가 해당 식

품을 외면하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GMO완전

표시제 할 수 없다고 한다.  

○ 매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

보센터는 GMO의 안전성

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73.5%

의 소비자가 GMO 식품 섭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GMO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정적 인식

을 가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안이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

은 숨기려했고, 표시하지 않으려 했고,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단체가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 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행태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누구를 탓 할 깨 아니라 먼저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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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회 입법 현황

○ 20대 국회에는 GMO완전표시제를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상정

되어 있다. 의원입법으로 김광수의원 대표발의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 윤소하의원 대표

발의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안 4개와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시민단체 입법청원안 등 총 5개가 상정되어 있다. 

○ 국회에 상정되어 5개 개정법률안 모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남인순·윤소하·김현권·시민단체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이 0.9%로 낮추고, 무유전자변형식품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기를 허용하

는 내용이다. 김광수의원은 가공식품의 GMO표시를 넘어 식품접객업소의 GMO농산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GMO 공인검사법>

김광수의원 안 남인순의원 안 윤소하의원 안 김현권의원 안 시민단체 안

표시제 개선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비의도적 혼입치 - 0.9 0.9 0.9 0.9

GMO 0% -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 0.9%이내 - 비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식품접객업소
GMO 농산물

표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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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도입

1  고시 개정

○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 강화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겠다

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 돼야 하지만, 먼저 정부가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

적혼입치 0.9% 하향조정하고 및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표시 허용해야 한다. 

2  국회 입법과제

○ 20대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

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

시제로 변경해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비의도적 혼입치가 0%인 

가공식품에 대해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표시를 하고,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끝>


